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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세미나2025-066

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교류  세미나

일시 2025년  8월  27일  (수)  15:30

장소 부경대  충무관  3층  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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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교류 세미나

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추진배경

❍ IPCC는  AR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거론하였으며,  개선된  SSP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산불,  홍수,  폭우와  같은  기

후변동성  변화는  일상  생활의  불편함  초래를  떠나  재난  수준으로  다가오

고  있음

❍ 이에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다양성  검토와  적응과  완화를  위한  대응방

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자료  수집과  정보 

교류가  필요함

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 추진목적

❍ 지역별  기후변화  관련  환경이슈  공유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사례  조사

❍ 전문간  정보교류를  통한  대응  방안  모색

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기대효과

❍ 연구원의  지식범위  확대  및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  습득

❍ 타  지역  사례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연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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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행사개요

❍ (CNI세미나  2025-066)  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교류  세미나

❍ 일  시  :  2025년  8월  27일(수),  15:30~18:00

❍ 주  관  :  충남연구원

❍ 장  소  :  부경대  충무관  3층  321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 참석기관  :  충남연구원,  부경대,  캠틱종합기술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ⅤⅤⅤⅤⅤⅤⅤⅤⅤⅤ 세부일정

소�요�시�간 내�용 비고

15:30~15:35 5분 참석자  소개
김종범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15:35~15:40 5분 개회사
이상신  센터장

(충남연구원)

15:40~16:05 25분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CE  통합정책연구

이상신  센터장

(충남연구원)

16:05~16:30 25분

해륙풍이  이차생성 

대기오염물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  분석

최원식  교수

(부경대)

16:30~16:55 25분

전북자치도  산업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

김민수  책임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16:55~17:20 25분 급경사지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최영남 

(한국급경사지안전

협회)

17:20~17:50 30분 종합토론

17:50~18:00 10분 마무리  및  폐회
최원식  교수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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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1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CE  통합정책연구

이 상 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구성

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교류 세마나

Ⅰ Ⅱ Ⅲ Ⅳ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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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동일한 배출원으로 얽힌 기후·대기·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해결모색 필요성 대두

연구배경

ACE 정책 연계의 필요성 및 협업 방안 제시를 통한 정책 효율성 극대화와 시너지 발현

연구목적

국내외 ACE 정책 연계 사례 분석을 통한 통합적 정책 방향 검토

연구내용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맞춤형 정책 연계 전략 필요

ACE 연계의 기대 효과 및 잠재적 리스크 도출

지역 맞춤형 충청남도 ACE 정책 추진 계획(안) 제시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상호보완적 효과 상실과 정책간 충돌 등 기존 정책의 한계 극복 필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충청남도 ACE 맞춤형 정책 패키지 제안

실제 충남지역에 적용 가능한 단기 파일럿 사업 제안

연구방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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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ACE 인가?

동일한 배출원

통합정책의 시너지 효과

대기(Air), 기후(Climate), 에너지(Energy)

: 화석연료 등 동일한 배출원으로 강하게 연결

기후변화 정책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탄소배출권거래제
· 기후위기 적응대책

대기환경 정책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저공해차 보급사업

에너지 정책

· 에너지 전환정책
· 전력수급 기본계획
· 에너지효율 혁신정책 타영역에

반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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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

국제사회의 ACE 연계

개별적 접근 → 통합적 해결 모색 : 정책 효율성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전략으로 부상

[출처] https://www.ormazabal.com/en-gb/what-is-the-european-green-deal/

EU 그린딜 : 기후법, 2050탄소중립 법제화

Fit for 55(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강화, 탄소거래제 개편 등)

그린딜 기반 투자 매커니즘 프로그램 운영

미, 캘리포니아주 : 청정대기법 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

ACC II 규정으로 ZEV 보급, 건강 및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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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

국가 ACE 연계노력 : 개별과 통합의 경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된 대기환경 개선 노력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다각적 접근 : 석탄발전 상한제약, 교통 및 수송 부문 관리

산업단지 내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산업공정 효율화

국가-충남의 ACE 연계 정책 기회

화력발전소 밀집, 온실가스 +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지역

국가 ACE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여 역제안
도전과제인 동시에 혁신적인 전환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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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특성과 정책적 한계

A : 대기오염물질

전국 배출량의 ¼ 육박 최다 배출지역

국가관리권한이 90% 이상

C : 온실가스

E : 에너지

CAPSS 기준 전국 4위, TMS 전국 1위 배출, 산단지역 VOCs 문제

지자체 직접관리 가능한 배출 약 5% 수준에 불과

1차 에너지 공급량 전국 1위

전국화력발전설비용량 약 50% 담당

지속적 탈석탄 추진에도 불구,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20% 내외 유지

충남지역 정책 실효성 한계

낮은 지자체 배출 관리권한

복합적 배출형태로 광역 주도 정책통합 한계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현실적 거버넌스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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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Co-benefits)

환경, 경제, 사회적측면의다양항공편익실현가능

Co-benefits을 정량화 할 수 있는 KPI를 도출하고 관리하여 ACE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정책확대 모색

ACE 정책 실효성 확인을 위한 KPI 설정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Co-benefits 발생 가능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 핵심 : 비전,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

• 성과 : 실제로 달성된 결과와 성과 측정
• 지표 :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수치나 기준

KPI 예 : 온실가스, PM2.5, 
재생에너지비중, 전환일자리 등



9/22

ACE 연계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Trade-offs)

통합정책은 잠재적 트레이드오프 동반

ACE 통합정책의 잠재적 기대효과와 리스크(예시)

리스크 식별·완화 전략과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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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의 단편성 문제

단일 물질·부문 중심 정책

상호 보완적 효과를 놓치거나 정책간 충돌 발생

(사례) 수도권 도로부문 PM 저감정책

→ 풍선효과 발생, 통합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시급

미세먼지 저감기술(DPF)이 연료효율을 낮춰 온실가스 배출 증가

(사례) 부처별 상이한 법정계획

→ 통합적 평가와 연계계획 수립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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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거버넌스 설계

필요성

(개별정책 접근) 중복투자, 정책의 충돌 위험 → (통합적 협업거버넌스) 효율성, 시너지 효과, 정책 수용성 확대

(ACE 연계형 거버넌스) 건강, 경제, 환경의 공편익 창출

설계 원칙

통합성((Integration) 기후·에너지·대기 부문 정책의 공동 목표 설정(예: 탄소중립 + 대기질 개선 + 에너지 안보)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투명성(Transparency) 정책 결정 과정과 성과를 공개

모니터링·평가 체계를 통해 신뢰 기반 확보

포용성(Inclusiveness)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취약계층·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

책임성(Accountability) 명확한 역할·책임 분담(정책 수립–이행–점검–피드백)

성과 기반 인센티브 및 규제 조합 적용

적응성(Adaptability) 기후·에너지·대기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

시범사업–평가–확산 단계별 추진 모델 적용

정책 정합성, 경제 효율성, 공편익 창출, 사회적 수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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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벤토리와 데이터 플랫폼

필요성

추진 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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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ACE 추진 계획(안)

단기(3년 내외) 로드맵

중기(10년 내외) 전략

장기(2045) 비전

통합 인벤토리 파일럿 사업 시행 : 당진-서산 등,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합성 있는 통계 구축

VOCs 다배출 시설 자발적 감축 : 공정 개선 기술 지원,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노후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지속 : 폐쇄 과정 관리 통합거버넌스 구축 운영, 공정한 공편익 활용

에너지 전환 : 지리적 강점(태양광 등) 활용 203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확대

산업 전환 :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인 다양한 저탄소 고정 전환 추진

일자리 전환 : 산업전환에 따른 신규일자리(그린산업)으로의 재교육,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에너지시스템 : 석탄화력 완전폐쇄, 재생에너지와 수소기반 탈탄소 전력 공급 시스템 완성

산업구조 :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 그린산업으로 재편,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구현

지역발전 : ACE KPI 지표 개선으로 정의로운 전환 원칙내에서 선도도시로 발돋움

KPI 지표 예시 : 탄소중립 초과 달성, PM2.5 50% 저감, 재생에너지 비중 80%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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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행 가능한 파일럿 사업(안) : 1. 통합 인벤토리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명 : 충남 산업단지 통합 ACE 인벤토리 구축 파일럿

사업 목적 : 온실가스(CO2)와 대기오염물질(PM2.5, VOCs, NOx)의 정합된 배출량 산정 체계를 마련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

대상 지역 : 당진(제철) 및 서산(석유화학) 산업단지

1년차 : 현장 모니터링 센서 설치, 사업장 배출 데이터 통합, 산정 방법론 표준화

2년차 : 데이터 품질(QA/QC) 검토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 향상 및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정책 집행 전후의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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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행 가능한 파일럿 사업(안) : 2. 산업단지 RE100 전환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명 : 당진 산업단지 RE100 전환 모델 시범 사업

사업 목적 :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PPA) 및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검증

대상 지역 : 당진시 송산산업단지 등

1년차 : 참여 기업 5개사 모집, PPA 계약 모델 설계 및 경제성 분석

2-3년차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및 연계 시스템 구축, RE100 이행 성과 분석

산업 전력의 탄소 배출 저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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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행 가능한 파일럿 사업(안) : 3. 지역 수소 허브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명 : 서산 석유화학단지 부생수소 활용 시범 사업

사업 목적 : 서산 지역의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밸류체인 구축

산업용 연료 전환의 기술적·경제적 가능성 검증

대상 지역 :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1년차 : 부생수소 공급원(대산석유산단)과 수요처(제철, 수송) 발굴 및 연계 인프라 설계

2-3년차 : 수소 저장 및 운송 인프라(파이프라인) 구축, 수소 충전소 시범 운영

산업 공정의 저탄소 전환 및 수송 부문 탄소 배출 저감

지역 기반의 새로운 수소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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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KPI 제안

관리지표 제안

지표관리 방향(예시)

정기적 공개 :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성과관리 : 성과연동형자금배분, 목표달성유인제공

데이터 표준화 : 통합 인벤토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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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및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재원 조달 및 재정 모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중앙 보조금 : 초기 파일럿 사업 등 마중물 성격 자금 지원

지역 재원 :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립을 통해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

민간 투자 :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위험 분담 메커니즘(예: 공공 보증, 수익 안정화 보장) 도입 민간참여 독려

그린 채권 : 지방채 발행과 연계, 환경투자에 특화된 그린채권 발행 방안 검토

재원 배분은
투명한 성과 평가와 연계

단순히 보상을 넘어,

장기적 지역 성장 전략과 결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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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맞춤형 ACE 정책 패키지

핵심 우선 순위

1.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2. 파일럿 프로젝트 설계 및 실행

3.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4. 성과기반 확산전략 수립

5.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병행

지역특성(화력발전, 석유화학, 제철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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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결론 통합 인벤토리 구축 :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단계 제안

VOCs 우선 감축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집중적인 감축 전략 실행

산업단지 RE100 전환 :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시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모델 제시

수소 허브 조성 : 충남의 산업 기반을 활용한 수소 생산 및 활용 허브를 구축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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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관련 법 개정제안 통합 계획 수립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등

부문별 독립적인 계획 수립 규정 → 'ACE 통합 계획'으로 연계 수립 근거 신설

지자체의 권한 및 역할 명확화

환경통합관리 등 대규모 배출에 대한 국가관리 의미 집중을 지방분권에 맞춰 지방분담 재논의 필요

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의 상호 공유 및 표준화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관련 조항 신설 검토)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의 근거가 있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금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 있음

활용 가능 법/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ACE 연계 방향 반영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 활용

「대기환경보전법」

총량관리제, 배출부과금, 계절관리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감축 유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업단지 RE100, 지역 수소 허브 등 분산에너지 사업 추진에 활용

R&D 및 보조금

정부 R&D 사업 및 보조금을 활용해 파일럿 사업의 기술 및 재정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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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

해륙풍이  이차생성  대기오염물질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 

분석
최 원 식 (부경대 교수)



2025년 8월 27일 14:00

국립부경대학교 충무관 세미나실

연구교류세미나

최 원 식

국립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해륙풍이이차생성대기오염물질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분석



목 차

1.고해상도대기질센서네트워크와오존플럭스측정을통한오존 Budget해석

⚫ 배출환경에따른대기오염물질농도분포

⚫ 해풍기간오존농도분포와이류속도정량화

⚫ Eddy Covariance Method를이용한오존플럭스측정과건성침적속도정량화

⚫ 해륙풍기간지표오존 Budget Equation풀이를통한오존생성률추정

2.해륙풍순환이 PM2.5 형성에미치는영향

⚫ 해륙풍기간판별알고리즘

⚫ 해륙풍순환에따른초미세먼지형성매커니즘



고해상도대기질센서네트워크와
오존플럭스측정을통한오존 Budget 해석

⚫ 배출환경에따른대기오염물질농도분포

⚫ 해풍기간오존농도분포와이류속도정량화

⚫ Eddy Covariance Method를이용한오존플럭스측정과건성침적속도정량화

⚫ 해륙풍기간지표오존 Budget Equation풀이를통한오존생성률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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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대기질센서네트워크 연 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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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대기질센서 QC/QA: 2-step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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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주변배출환경에따른농도분포

2 – 3 ppb/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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𝑨𝑫𝑽𝑶𝟑
= −𝒖 ⋅ 𝜵[𝑶𝟑]해풍기간오존농도분포와이류속도정량화 연 구 결 과

𝜕 𝑂3
𝜕𝑡

= 𝑃 𝑂3 − 𝐿 𝑂3 − 𝛻 ⋅ 𝑢 𝑂3 − 𝐷𝑑𝑒𝑝

생성 화학적
제거

이류 건성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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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건성침적속도정량화 연 구 결 과

(where 𝑂3
′ 𝑡 = 𝑂3 𝑡 − 𝑂3)

𝑤′:수직바람의 fluctuation

𝑂3
′ : O3 농도의 fluctuation

𝐹𝑂3 = 𝑤′𝑂3′

𝑉𝑑,𝑂3 = −
𝑤′𝑂3′

𝑂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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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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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O3 농도, 플럭스, 건성침적속도일변동

1.1 ppb/hr

with [O3] = 40 ppb / BLD = 600 m

연 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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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3
𝜕t

= P O3 − L O3 − ∇ ⋅ u O3 − Ddep

Budget equation을활용한 O3 생성률추정

✅
✅ ✅

연 구 결 과



해륙풍순환이 PM2.5 형성에미치는영향

⚫ 해륙풍기간판별알고리즘

⚫ 해륙풍순환에따른초미세먼지형성매커니즘



13

Order Season Period 
Number of Samples

(Interval: 30 min)

1 Winter 2021.01.13 – 02.07 (25 days) 1,200

2 Spring 2021.05.24 – 07.01 (37 days) 1,872

3 Fall 2021.11.01 – 11.26 (26 days) 1,200

4 Winter 2022.02.14 – 03.17 (32 days) 1,437

5 Spring 2022.05.02 – 06.11 (41 days) 1,920

측정지역과측정장비
연 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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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륙풍기간판별알고리즘
연 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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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

해륙풍순환에따른 PM2.5 생성매커니즘
연 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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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륙풍순환에따른 PM2.5 생성매커니즘
연 구 결 과



17

해륙풍순환에따른 PM2.5 생성매커니즘
연 구 결 과

ISORROPIA II 모델링 결과



LAB webpage: https://icms.pknu.ac.kr/topchem

LAB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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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산업  변화에  따른  산

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

김 민 수 (캠틱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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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제품개발 시험/인증

R
&
B
D

수요기업 매출, 고용성장
생산성 향상
제품/기술개발

비
R
&
D

엔지니어링 제품양산 장비활용 지원사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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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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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육성인재개발

일자리 창업

성
장
지
원

기업성장단계별

창업/혁신/성장

창업/기술/경영

분야별 기업성장

•

•

•

•

•
연
계
협
력



•

•

•

•

핵
심
기
술

핵심기술 노하우/경험 시장개척 / 기업성장

우주항공·방산

•

•

•

•

드론(Drone)

사
업
화

• 드론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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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방산)사업부

우주∙항공

방위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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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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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가식품클러스터2019탄소소재국가산단 2019 새만금국가산단

2024 완주수소특화국가산단 2024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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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4 |

급경사지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최 영 남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책임연구원)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 2025년 협회 직무 교육 -

최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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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 연혁

1. 급경사지 관리체계

2007.7.27.

(시행일 : ’08.7.28)

기본이념
법률 제정 ∙공포

2008.7.23.

(시행일 : ’08.7.28)

2008.7.31.

(시행일 : ’08.7.31)

시행령 제정∙공포 시행규칙 제정∙공포

2019.12.10.

(시행일 : ’20.6.11)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설립,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대행조항

2024.2.13.

(시행일 : ’24.8.14)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위탁조항

협회 창립

2020.6.16.

(법인등록 : ’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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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및 점검 결과 ‘홈피 공개’(법 제5조)

급경사지 관리지역(기등록) 급경사지 미관리지역(미등록)

급경사지 여부 판단
-법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조건 확인

급경사지 실태조사및 등록
-조사 결과, 관리 필요시 ‘급경사지통합시스템’ 등록

관리 제외
No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법 제6조, 행안부 고시)

-‘D〮E’등급은 지정, ‘A〮B〮C’등급은 필요시 지정

정비 계획 수립
-중기계획(5년 단위, 대책, 예산, 순위, 법 제12조)

-실시계획 수립(매년, 설계도서, 법 제13조)

Yes

지정 필요시
지정 불필요시

안전조치(법 제 15조)

-비구조대책(주민대피 법 제9조, 계측 법 제8조)

-구조대책(‘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보수보강 등)

지정

미지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재평가(행안부 고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해제 여부 판단(법 제6조)

1. 급경사지 관리체계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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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의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를 말함

급경사지법제2조1호

1. 급경사지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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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등록 현황 및 관리기관

2024년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09년

약3.5만개 25,074 16,071 15,732 15,075 14,325 13,607 8,947

급경사지 등록 현황

※  현재 법개정을 추진중이며, 통과시 교육기관(교육청, 학교)도 추가 예정

(관리기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보호대상 시설의 관리주체 및 토지의 소유권을 통해 결정

※ 지자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급경사지법 제2조제1호에 명시)

(관계인) 해당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경우, 시·군·구가 관리기관이 됨  (급경사지법 제6조제2항)

1. 급경사지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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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및 점검 결과 ‘홈피 공개’(법 제5조)

급경사지 관리지역(기등록) 급경사지 미관리지역(미등록)

급경사지 여부 판단
-법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조건 확인

급경사지 실태조사및 등록
-조사 결과, 관리 필요시 ‘급경사지통합시스템’ 등록

관리 제외
No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법 제6조, 행안부 고시)

-‘D〮E’등급은 지정, ‘A〮B〮C’등급은 필요시 지정

정비 계획 수립
-중기계획(5년 단위, 대책, 예산, 순위, 법 제12조)

-실시계획 수립(매년, 설계도서, 법 제13조)

Yes

지정 필요시
지정 불필요시

안전조치(법 제 15조)

-비구조대책(주민대피 법 제9조, 계측 법 제8조)

-구조대책(‘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보수보강 등)

지정

미지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재평가(행안부 고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해제 여부 판단(법 제6조)

2. 급경사지 실태조사

Yes No

’21년(17.7만개 추출, 500개소 조사)
’22년(5,000개소 조사)
’23년(5,000개소 조사)
’24년(10,000개소 조사)
’25년(10,000개소 조사)

’20년 말(약1.5만개소)

’25년 초(약3.5만개소)

’26년 말(약4.5만개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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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실태조사 절차

행정안전부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법적 기준 충족시 조사 진행

현장조사(급경사지 여부 판단, 재해위험도 평가, 04

관리대장(HWP 파일)

DB 등록(시스템)05

관리대장 DB(엑셀 파일)

행안부 재해위험 평가(등급A~E 결정)

DB

법적 기준 불충족시 조사 제외 일제조사서(위험요소, 관리방안 등) 및 사진 촬영

급경사지 추정 지역 도면 추출
: 242,449 개소

01

18,931개 수치지도(1:5000) DEM 구축

법적 기준(경사, 길이, 높이) 및 지방도와
주거지에 연접(50m)한 급경사지 추출

조사 우선순위 산정
: 177,308 개소 순위

03

위험도 및 피해도를 고려, 순위 산정

위험도 : 재난연의 재해 민감지도 등급

피해도 : 건물수, 이격거리, 경사

기존 관리지역 제외
: 177,308 개소

02

국토부 지역(국도, 고속도로) 제외

산림청(임도, 취약지역 등) 제외

국립공원 등 기존 관리지역 제외

관리대장급경사지법

급경사지 재해 민감지도산림청 임도망도추출지역 기존지역

2. 급경사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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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및 점검 결과 공개(법 제5조)

급경사지 관리지역(기등록) 급경사지 미관리지역

급경사지 여부 판단
-규모(경사, 길이 등) 확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급경사지 실태조사및 등록
-조사 결과, 관리 필요시 NDMS 등록

관리 제외
No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법 제6조, 행안부 고시)

-D〮E등급은 지정, A〮B〮C등급은 필요시 지정

정비 계획 수립
-5년 단위 중기계획(대책, 예산, 순위, 법 제12조)

-매년 세부 실시계획 수립(법 제13조)

Yes

지정 필요시
지정 불필요시

안전조치(법 제 15조)

-비구조(주민대피 법 제9조, 상시계측 법 제8조)

-구조(정비사업)

지정

미지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고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해제 여부 판단(법 제6조)

3.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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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안전점검 법적 근거

3. 안전점검

법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

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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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급경사지 안전점검 사례(인공비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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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안전점검 주기 및 후속조치

3. 안전점검

✓ 해빙기 점검 및 우기대비 점검 실시(연 2회)

· 2.22 ~ 4.16 : 해빙기 점검(전수 점검)  

· 6.01 ~ 10.15 : 우기대비 안전점검(전수 점검)

· 전문가 활용 안전점검, 결과는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 (현장조치) 방수포, 전도목 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

· (보수·보강) 점검결과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 (정밀안전진단) 원인 조사, 대책공법, 예산 산정, 중기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시 활용

※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 시설에 적용,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행안부)’에 따라 정밀조사 실시

· (긴급안전조치) 재난방지를 위해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 이력관리 및 현행화 

· (시스템 관리 및 현행화) 결과 등은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입력, DB 및 관리카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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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및 점검 결과 ‘홈피 공개’(법 제5조)

급경사지 관리지역(기등록) 급경사지 미관리지역(미등록)

급경사지 여부 판단
-법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조건 확인

급경사지 실태조사및 등록
-조사 결과, 관리 필요시 ‘급경사지통합시스템’ 등록

관리 제외
No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법 제6조, 행안부 고시)

-‘D〮E’등급은 지정, ‘A〮B〮C’등급은 필요시 지정

정비 계획 수립
-중기계획(5년 단위, 대책, 예산, 순위, 법 제12조)

-실시계획 수립(매년, 설계도서, 법 제13조)

Yes

지정 필요시
지정 불필요시

안전조치(법 제 15조)

-비구조대책(주민대피 법 제9조, 계측 법 제8조)

-구조대책(‘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보수보강 등)

지정

미지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재평가(행안부 고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해제 여부 판단(법 제6조)

Yes No

4. 붕괴위험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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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변경 절차

지정 절차 변경 절차

4. 붕괴위험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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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4. 붕괴위험지역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①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는 자연 비탈면 및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이 규정을 준수하되 관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 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제5조(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 참조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안부 고시 제2023-36호)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8%89%EA%B2%BD%EC%82%AC%EC%A7%8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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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안부 고시)

4. 붕괴위험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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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피해 현황

최근 3년간(‘18~’20년) 급경사지에서 총 226건 피해 발생

- (연도별) 장마기간이 길었던 ‘20년에 208건(92%)으로 가장 많이 발생

- (등급별) C등급이 138건으로 전체의 61% 차지

* A등급 7건(3%), B등급 50건(22%), D등급 31건(14%)

최근 3년 동안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75억원

* (’18년) 1.37억원 (‘19년) 9.15억원 (‘20년) 64.8억원

구 분

계

(피해

현황)

‘18년 ‘19년 ‘20년

급경사지

피해현황

(붕괴위험

지역)

급경사지

피해현황

(붕괴위험

지역)

급경사지

피해현황

(붕괴위험

지역)

계 226(32) 14,325 10(7) 15,075 8(2) 15,732 208(23)

A등급 7 778 1 918 - 1260 6

B등급 50 6,221 2 7,086 1 7,419 47

C등급 138 6,117 1 5,852 5 5,969 132

D등급 31 1,664 6 1,170 2 1,055 23

E등급 - 45 - 49 - 29 -

(단위 : 개소, 건)

4. 붕괴위험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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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사례

4. 붕괴위험지역 지정

<붕괴 전 옹벽 사진> <붕괴 후 옹벽 사진>

▪ 2015년 광주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 차량 30여대 매몰(붕괴 전 B등급 판정)

▪ 인위적 원인 이외에도 강우, 온도, 지질 등의 영향으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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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변경 절차

지정 절차 변경 절차

4. 붕괴위험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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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설치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 설치하여야 함

누구든지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없이 이전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됨

- 붕괴위험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 도로의 경우 상행 하행 고려 2개 설치 바람직

- 훼손, 위치 오류 또는 노후화 등으로 보수 필요

표지판 설치 요령

• 규격 : 표지판(가로 1.2mⅹ세로 1m),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둥없이 

설치 가능. 다만, 기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둥의 지름을 10cm이

상으로 함

• 재질 :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색상 : 바탕(표지판, 기둥) 노랑색 / 글씨(검정색으로 하되, “붕괴위험지

역＂은 빨강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4. 붕괴위험지역 지정



-1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조건

법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해제시 고려사항 제안(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1. 정비사업 또는 비탈면 제거 등 위험성이 해소되어 인명피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경우

2. 집중호우나 태풍을 1회 이상 견디고, 피해가 없는 경우

3. 전문가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후 안전한 등급(A, B, C)으로 변경

4. 전문가의 검토의견서(해제 가능 여부 판단)

☞ ‘붕괴위험지역’ 해제 후에도 ‘급경사지’로서 지속 안전관리 필요(해제 ≠ 등록 삭제)

4. 붕괴위험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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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및 점검 결과 ‘홈피 공개’(법 제5조)

급경사지 관리지역(기등록) 급경사지 미관리지역(미등록)

급경사지 여부 판단
-법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조건 확인

급경사지 실태조사및 등록
-조사 결과, 관리 필요시 ‘급경사지통합시스템’ 등록

관리 제외
No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법 제6조, 행안부 고시)

-‘D〮E’등급은 지정, ‘A〮B〮C’등급은 필요시 지정

정비 계획 수립
-중기계획(5년 단위, 대책, 예산, 순위, 법 제12조)

-실시계획 수립(매년, 설계도서, 법 제13조)

Yes

지정 필요시
지정 불필요시

안전조치(법 제 15조)

-비구조대책(주민대피 법 제9조, 계측 법 제8조)

-구조대책(‘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보수보강 등)

지정

미지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재평가(행안부 고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해제 여부 판단(법 제6조)

Yes No

5. 정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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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 수립

5. 정비 계획 수립

과도한 예산과 근원적 위험해소가 어려울 경우 주민의견수렴 하여 이주대책 수립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의 정비를 위해 관리기관은 5년마다 붕괴위험지역 정

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 추진

정비중기계획수립
절차

관리기관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정비중기계획 포함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현황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보강 방안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연도별 정비계획(우선순위)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중기계획

☞ 시특법의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급경사지법에 따른 급경사지 정밀조사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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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밀조사

5. 정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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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우선순위 : 개요

• 투자우선순위 선정은 급경사지의 붕괴 발생 확률과 관련된 지수인 “위험도”와 붕괴시 
예상되는 피해정도와 관련된 “피해도”의 합산 점수로 구성된다. 

• 두 점수의 합산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최종 점수가 결정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점수가 높은 급경사지부터 순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정밀조사 수행 현장 및 과거 미보강 현장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산출하고 투자우선
순위 결과에 대한 관리기관의 지속적인 피드백 작업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를 결정한 
후 투자 결정 현장에 대해 관리기관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 평가항목은 기본평가와 부가적(정책적)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우선순위결정절차

기본평가 및
부가적평가

우선순위 조정(3회) 최종 순위 결정우선순위 초안 설정

5. 정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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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및 점검 결과 ‘홈피 공개’(법 제5조)

급경사지 관리지역(기등록) 급경사지 미관리지역(미등록)

급경사지 여부 판단
-법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조건 확인

급경사지 실태조사및 등록
-조사 결과, 관리 필요시 ‘급경사지통합시스템’ 등록

관리 제외
No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법 제6조, 행안부 고시)

-‘D〮E’등급은 지정, ‘A〮B〮C’등급은 필요시 지정

정비 계획 수립
-중기계획(5년 단위, 대책, 예산, 순위, 법 제12조)

-실시계획 수립(매년, 설계도서, 법 제13조)

Yes

지정 필요시
지정 불필요시

안전조치(법 제 15조)

-비구조대책(주민대피 법 제9조, 계측 법 제8조)

-구조대책(‘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보수보강 등)

지정

미지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재평가(행안부 고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해제 여부 판단(법 제6조)

Yes No

6.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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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대책(보수 및 보강)

6. 안전조치

지반조사

<공법 결정 체계 사례 : 이론적인 사항으로 현장상황에 맞도록 공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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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적 대책(주민대피)

6. 안전조치

주민대피 관리기준 : 강우, 계측,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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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 관리기준

6.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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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적 대책(상시계측관리)

6. 안전조치

붕괴위험지역의 침하, 활동, 전도 및 붕괴를 사전에 감지하여 급경사지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방지

계측 관리
관리기관이 계측 및 자료관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계측업자가 대행

주민대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주민 대피 및 피해 최소화

상시계측자료는 관리기관, 계측업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 해제 시 까지 보존하고 관리

상시계측장비 설치 시 국비 일부 보조 가능

상시계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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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급경사지 안전점검
-‘연 2회’ 실시 및 점검 결과 ‘홈피 공개’(법 제5조)

급경사지 관리지역(기등록) 급경사지 미관리지역(미등록)

급경사지 여부 판단
-법 정의(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조건 확인

급경사지 실태조사및 등록
-조사 결과, 관리 필요시 ‘급경사지통합시스템’ 등록

관리 제외
No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법 제6조, 행안부 고시)

-‘D〮E’등급은 지정, ‘A〮B〮C’등급은 필요시 지정

정비 계획 수립
-중기계획(5년 단위, 대책, 예산, 순위, 법 제12조)

-실시계획 수립(매년, 설계도서, 법 제13조)

Yes

지정 필요시
지정 불필요시

안전조치(법 제 15조)

-비구조대책(주민대피 법 제9조, 계측 법 제8조)

-구조대책(‘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보수보강 등)

지정

미지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재평가(행안부 고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해제 여부 판단(법 제6조)

Yes No

정보
체계
구축

7. 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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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 구축

급경사지법의 정보체계 구축 관련 사항

법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
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
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
발ㆍ보급ㆍ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ㆍ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를 말한다)

시행령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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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 구축

급경사지법의 정보체계 구축 관련 사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1. 1. 5.>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2. 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갈라진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3. 급경사지 준공사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 현황
2. 급경사지의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등 지반 정보
3. 급경사지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4. 급경사지 현황사진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는 관련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등을 한 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를 제출받은 인ㆍ허가기관은 그 준공도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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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구축




